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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 배경

한 방송인의 죽음 이후 촉발된 친권문제는 자격 적

합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혈연을 최우선으로 하여 생존

하고 있는 부모에게 친권을 자동 부활시키는 것에 대

한 문제제기였으나, 그 사회적 파장은 매우 컸다. 일

반인들로 하여금 친권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가

부장 문화의 오랜 지속 탓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

는 혈연제일주의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친권의 사적 영역성을 넘어 친권의 사회

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친권의 성격 변화

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자의 사망과 같이 단독친권자의 부재시 생존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하는 법리의 문제점과 그

해석론을 살펴보고 친권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친

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자의 복리원칙과 친권의 성격 변화

친권은 역사적으로 가부장권의 일환으로 자녀에

대한 부(父)의 지배권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그

성격이 변모하여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부모에게 인정된 실정법상의 의무이자 권리

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친권의 성격 변화는 우리

민법상의 친권 관련 규정의 변화를 통하여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다. 

1958년 제정된 민법에서는 아버지 친권 우선주의

에 입각하여, 미성년인 자와 가(家)를 같이 하는 아버

지가 제1차로 친권자로 되고 아버지가 없거나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차로 자와 가(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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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같이 하는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었다. 이후 1977

년 가족법 개정으로 비로소 부모공동친권이 인정되

었으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

버지가 우선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혼하거나 남편 사망 후 친가복적 또는 재혼한 어

머니는 전혼 중의 자녀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아버지에게 우선권이 주어졌

다. 1990년 가족법 개정으로 비로소 부모공동친권

원칙이 확립되어 부모는 혼인 중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이혼 이후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도

록 규정됨으로써 친권법에 있어서 부모평등이 실현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1990년 개정된 가족법은 제

909조제1항에“미성년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

한다”는 규정을 그래도 둠으로써 친권을 부모의 자

녀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

하여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하는 현대적인 친권

개념에 배치하는 것으로 2005년 개정 가족법에서는

“자는 친권에 복종한다”는 규정을 부모가 자녀의 친

권자가 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민법 제909조제1

항),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민법 제912조의2)는 원

칙을 삽입하였다. 

3. 단독친권자의 사망 시 친권을 둘러싼 법률

해석 문제

미성년자인 자녀는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일정한 보호를 필

요로 하고, 민법은 1차적으로 친권자인 부모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친권의 공백을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두고 있다.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그

들의 부족한 법률행위능력을 보충하고 대리하여 사

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하여 법률이 부모에게

부여한 권리인 동시에 친권자인 부모로서는 이러한

권한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가장 이익이 되는 방

향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이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

무와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

권 및 법률행위대리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한 경우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게 된

다.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등의 사유로 친권

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민법은 이에 대하여 명시

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 동안 판례와 예

규는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

한 경우에 생존 부모의 정지되었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여 생존 부모가 자동적으로‘친권자’가 된다

고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

1302판결, 구 호적예규 제449-1호 제10조). 2005

년 개정 전의 민법 제909조에서는 부모 중 일방은

친권행사자, 다른 일방의 부모는 친권보유자가 되

고, 친권행사자가 사망 등으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

하게 되면 친권보유자의 친권이 부활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2005년 개정 민법 제909조

제4항은‘친권을 행사할 자’라는 용어를‘친권자’로

변경함으로써 친권자인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누가 친권자가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의 가능

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에 따른 법규



개편 과정에서 새롭게 마련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1)는 여전히 생존부모의 친권 자동부활이라는 기

존의 해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친권과 관련한

민법 규정의 기본방향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하는 하위법령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친권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친권을 둘러싼 각국의 흐름은 친권을 권리로서 보

다는 부모의 책임이자 의무로 파악하고 있으며, 친

권자의 결정과 그 행사에 있어 제일 먼저 고려되는

것이 자녀복리의 원칙이다. 우리 민법의 제정과 해

석 그리고 운용과정에 강한 영향을 준 독일법과 일

본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자녀복리의 원칙이 확

고하게 확립되어 있는 영국의 아동법을 중심으로 친

권관련 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가.. 독독일일

독일은 친권(elterliche Gewalt)이라는 용어를

1979년 법 개정 시 부모의 배려(elterliche Sorge)

로 바꾸고,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위해 배려할 의

무를 부담하고 권리는 갖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BGB §1626). 부모의 배려의 공동성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부모의 법적 지위의 의무적 성격이

강조된 것이다. 부모의 배려는 이혼 후에는 부모 일

방에게 귀속되고 있었지만, 1982년 연방헌법재판소

의 평등원칙 위헌결정으로 현재는 이혼 후 부모의

배려는 공동배려가 원칙이다. 다만, 부모의 합의, 자

녀의 의사, 학대∙폭행 등 자녀의 복리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해 예외적으

로 단독배려가 허용된다. 일상생활에 관한 사항은

동거하는 부모가 결정하고, 중요 사항은 공동으로

결정한다. 부모의 배려에 관한 다툼은 이혼과는 전

혀 별개의 소송으로 다투어지고, 동거하지 않은 부

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허용되고 있다.

재판절차에서의 자녀의 의사는 스스로 신청권인

인정되는 14세 이상 및 6~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직

접 면 접 을 통 해 , 6세 미 만 은 절 차 보 호 인

(Verfahenspfleger)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절차보

호인은 부모와의 사이의 재산관리상의 이익상반행

위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만, 신상에 관한 이익상

반행위는 자녀의 의사를 대변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만들

어진 제도이다. 

나나.. 일일본본

일본 민법의 친권 규정은 우리와 거의 유사하지

만, 미세한 차이가 있다. 친권의 의무성보다는 권리

성이 강조되는 표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와 같지만, 여전히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복

종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또한 부모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은 같지만, 부모의 이혼 시 공동친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우리와 달리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부모 일방을 친권자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독친권자의 사망 시 친권의 귀속문제와 관련하

1)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7호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제10조(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실종선고,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후견개시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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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수설은 부모의 일방이 단독으로 친권자가 되면

다른 일방의 친권은 소멸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소

수설은 친권자로 지정받지 못한 일방도 친권행사의

자격만 정지될 뿐 친권자의 자격을 잃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원칙적으로 미성년 후견

이 개시되고, 부모의 일방을 친권자로 하는 것이 국

민정서에 부합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존부모의 청

구가 있고 자녀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친권자변경

을 허용하고 있다.  

다다.. 영영국국

영국은 예로부터 친권에 관한 법적 개념은 없고,

후견이 대체해 왔다. 1989년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은 부모 지위에 있는 모든 자의 책임을 강

조하기 위하여 부모 책임(Parental Responsi-

bility)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아동법 제3조는

부모 책임을 "부모가 아동과 그 재산에 대하여 법에

의해 부여받은 모든 권리, 의무, 권력, 책임과 권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모 책임은 혼인 중에는 부모 쌍방이 자동으로 부

모 책임을 갖게 되고, 혼인 외의 자는 어머니만이 부

모책임을 갖지만, 미혼부는 부모책임명령이나 부부

의 합의, 부부 공동의 출생신고로 부모책임을 취득

할 수 있다. 별거나 이혼 후에도 어느 일방이 부모책

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부모 책임을 부여하는 수

많은 법원 명령을 통하여 부모 이외의 사람들(예, 계

친, 외조부모, 가정위탁부모, 지방자치단체장)도 부

모책임을 취득할 수 있고, 그 취득을 이유로 다른 사

람의 부모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아동법 제8조는 개인들 간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거소명령(residence orders), 면

접교섭명령(contact orders), 금지명령(prohibited

steps order), 특정사항명령(specific issues order)

을 규정하고 있다. 거소명령은 자녀가 함께 생활할

사람을 정하는 것이고, 면접교섭명령은 방문, 체제,

다른 방법으로의 상호교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금지

명령은 법원허가 없이 자녀와 관련된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특정사항명령은 부모

책임과 관련된 특정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법원

이 이러한 명령을 내릴 지는 자녀는 일반적으로 법

적 절차에 의지하지 않고 충분한 역할을 하는 부모

와 함께 가족 속에서 가장 잘 자라난다는 신념에 기

초한 불간섭(non intervention) 원칙과 자의 복리

의 지고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국가는 아동을 가정에서 완전

히 분리하거나 중간보호의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아

동과 그 양육자에게 개입할 수 있다. 아동법은 지역

당국이 위급시 할 수 있는 명령으로 보호명령(care

order), 감독명령(supervision order), 긴급보호명

령(emergency protection order), 아동사정명령

(child assessment order)을 두고 있다.

5. 친권법 개정안의 내용 및 평가

친권이 사회문제로 부각하자, 친권 자동 부활론에

대한 종지부를 찍기 위한 관련 개정안이 여러 곳에

서 나오고 있다. 

이미 발의된 친권 관련 개정 법안으로는 김상희 의

원과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민법」, 「아동복지

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에대한일부개정법률안이있다. 

우선 김상희 의원이 2009년 1월 22일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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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법」일부 개정 법률안2)은 현행법상 단독친권

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

른 일방의 친권이 자동부활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1994년 대법원 판결과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 그러

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독친권자

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에게 친권이 자동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

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

원은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한 부모의 양육상황, 양

육능력, 자(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입양이 취소, 파양되었거나 양부

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부모로 하여금 가정법원

에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함에 있어 자(子)의 의사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아동심리 전문가 등 관련 전

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여 자(子)의 복리가 조금

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3)은 현행법상

양자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된 미성년 자(子)의 입양

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친권자가 없어 자(子)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만

한 관련 규정이 없는 현실과 이혼,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했

을 경우에도 생존하는 부모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

여 자(子)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만한 법적 장치가 없는 현

실을 감안하여, 입양된 미성년 자(子)가 입양이 취소

되거나 파양된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친생부모에

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子)의 보호에 공

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과 이혼,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법원이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사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子)의 보호에 공

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

고 있다. 

최영희 의원이 1월 22일 대표 발의한「아동복지

법」일부 개정 법률안4)은 현행법상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주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으로 한정하고 있어, 위험한 상황에 방치되고 있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

한 현실을 반영하여,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주체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아동보

호전문기관의 장 및「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 것

이다. 또한, 친권상실선고의 청구사유에‘아동학대’

를 추가하고 있다. 

아울러 최영희 의원이 1월 22일 대표 발의한「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5)은 현

행법상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중 가해자가 피해청

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미성년 자(子)인 피

해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친권상실 청구의 주체를

해당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로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

을 담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

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뿐만 아니라「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같은 법 제24

2) 의안번호 1803617.

3) 의안번호 1803618.

4) 의안번호 1803622.

5) 의안번호 18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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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초∙중등교육

법」에 따른 교원 등도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결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주체를 넓

혀 결과적으로 미성년 자(子)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다. 

이들 개정 법률안들은 친권 관련 규정이 곳곳에 흩

어져 있고, 여러 곳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항들을 꼼

꼼히 짚어 내어 이들 법률안들이 모두 통과될 경우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

된다. 

개정안의 문리해석에 따르면 단독친권자로 지정

된 자의 사망이나 일반입양에서의 양친의 사망 등

친권자의 부재 시 생존부모나 친생부모에게 그 사유

를 통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친권자변경청구를

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친권자변경청구를 하지

않거나 그 청구가 기각된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또

는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법정후견인의 순위에 관한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

정대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민법

의 후견에 관한 규정과 모순된다. 민법상의 후견은

지정후견, 법정후견, 선임후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고 되어 있는데, 후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친권자 변경청구가 없거나 그 청구가 기각된 경우

선임후견을 우선시하고 있어 현행 규정과 모순된다

는 점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자의 사망시 원칙적으로 생존부모

에게 후견이 개시된다고 하고, 현행 후견제도가 지

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의 개

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가 2009. 2. 12. 입법예고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도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

한「민법」일부개정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

다. 이는 친권자동부활로 인한 자녀 복리에 대한 악

영향을 제거한다는 동일한 개정 취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법무부안의 주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 이혼 후 단독 친권자 사망 시 가정법원

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선임에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909조의2). 부모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일

방이 단독 친권자가 되었다가 그가 사망한 경우에

생존부모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

로부터 1월, 사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지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가정법원은 미성

년자의 복리를 위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청구를 기각하되,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이 없는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

록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또한 생존부모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이 친

권자 지정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 생존부모의 의견

을 듣도록 하고, 생존부모의 의견을 들은 결과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함이 적당한 경우에는 후견인 선임

청구를 기각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도록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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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

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

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후견인을 선임한 후라도 양육

환경 및 양육능력의 변경이 생겨 생존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에는 후견을 종료하고 생

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입양의 취소∙파양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

망한 경우에 가정법원의 관여 하에 친생 부 또는 모

(이하“친생부모”라고 함)가 친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안 제909조의2). 입양의 취소∙파양 또는 양부

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후

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단독 친권자의 친권의 상실,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 선임에 관여하도

록 한다(안 제927조의2). 단독 친권자의 친권의 상

실,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친권자를 새로 정하여야

하나,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되기에 부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단

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

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단독 친권자가

상실되었던 친권의 회복을 선고하거나 친권을 행사

할 수 없었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친권자를 새로

정하도록 한다.

넷째, 부모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된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다(안 제931조). 「민법」제931조는“미성년자에 대

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

으로 해석되고 있어, 부모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

로 정해진 사람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

는 문제점이 있었다. 부모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

로 정해진 사람도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

도록 하여, 단독 친권자 생존 시 미성년자를 돌보기

에 적당한 사람을 미리 후견인으로 지정해 둘 수 있

도록 하였고,  또한 단독 친권자가 후견인을 지정하

여 동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생존부모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존

부모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다. 

법무부안은 그 동안 비판받아왔던 단독친권자의

사망 시 생존부모에 대한 친권자동부활의 문제를 입

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자녀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려되는 몇 가지 점을 지적

하면, 친권자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의 복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이 마련되어 있으나,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은

한시라도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 및 미

성년자의 복리에 부합할 것이므로, 이를 당위규정으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개정안 제931조제2항에서 "이혼, 혼인의 취

소 또는 인지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

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

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던 1항의 규정

을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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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정도로 가다듬는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단독친권자의 사망 등 친권자의 공백 시 친

권자 지정 및 후견인 선임 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보완 입법이 요망된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부모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일방이 단독

친권자가 되었다가 그가 사망한 경우에 생존부모 또

는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사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지

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김상희 의

원이 대표 발의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처럼 사망, 파양 등의 사실이 발생했을

때 생존부모나 친생부모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생존

부모에게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친권자로 될 수 있

는 기회가 훨씬 많이 주어짐으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을 둘러싼 다툼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

과 상속관계의 신속한 정리를 고려하면 절차의 신속

한 처리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보완은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법무부안과 김상희 의원안의 미묘한 차이로

용어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데, 우선 법무부안은 단

독친권자의 사망 시 생존부모의 친권자 "변경" 청구

라는 용어 대신 친권자 "지정" 청구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 "변경"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친권자가 존

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미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자의 사망으로 부재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새

로 정한다는 의미에서 "지정"한다는 용어가 적합하

다고 생각한다.

또한 금번에 나온 개정안들은 최근 한 연예인의 죽

음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단독친권자의 사망

시 생존부모에 대한 친권자동부활 문제 해결을 위한

극히 한정적인 대응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규율

하고 있는 민법 전반에 흐르는 기본 원리인 자녀의

복리라는 큰 틀 속에서 아동의 권리보장이 실질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입법적 대응

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친권법 전반에 관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6. 친권법 전반에 관한 개정 방향

11)) ""친친권권""이이라라는는 용용어어의의 ""부부모모의의 배배려려의의무무""로로의의 전전환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배권으로 인식되는 "친권"

이라는 표현을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갖는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보호할 책임

이나 의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부모의 배려의

무"라는 용어로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용어 전환

은 자녀 복리의 실천적이고 일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의 복리가 법원 결정의 판단기준

만이 아니라 부모를 구속하는 원리로서 확고하게 자

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2)) 자자의의 복복리리 원원칙칙 친친권권규규정정의의 모모두두 선선언언

현행 민법은 제3절 제909조부터 제927조까지 친

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자의 복리원칙은 제912조의

친권행사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친권행

사의 기준뿐만 아니라 친권자 결정을 비롯한 친권

전반에 흐르는 기본원리로서 자의 복리원칙의 자리

매김을 위해서는 친권 규정이 시작되는 모두(제909

조)에 자의 복리원칙을 규정해야 할 것이며, "자의 복

리"라는 추상적이고 넓은 개념에 대한 해석의 일관

성을 위해 모호한 개념의 구체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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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자녀녀 의의사사 반반영영 절절차차 강강화화 및및 보보완완

자신과 관련된 결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 부여는 자녀 복리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실정법상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 및 면

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결정할 경우 15세

이상의 자의 의견청취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인정

연령이 너무 높고, 사항이 한정적이다. 특히 최근 법

개정이 많이 이루어진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친양자

입양 등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절차에서의 의사반영

의 기회 차단은 자녀의 독립성을 해하고 부모의 종

속된 존재로 머물게 한다. 15세 이상에 달한 경우 독

립된 절차 청구권을 부여하고 의사형성능력이 있는

경우(가령, 5세 이상)에는 의견을 말하고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야 한다.

44)) 후후견견제제도도의의 보보완완

김상희 의원 안이나 법무부안 모두 민법상 후견에

관한 규정과 모순되는 내용을 담도 있다. 민법상의

후견은 지정후견, 법정후견, 선임후견의 순으로 이

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후견에 관한 규정을 그대

로 둔 채, 친권자 변경이나 지정청구가 없거나 그 청

구가 기각된 경우 선임 후견을 우선시하고 있어 현

행 규정과 모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실종선고,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된다고

명문화하고, 현행 후견제도가 지니고 있는 많은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후견인이 없을 경우 피후견인의 직

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최근친, 연장자

를 선순위로 자동적으로 후견인이 되게 하는 법정후

견제도 폐지하고, 친족 외의 제3자 후견 사회적 활성

화 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친족회를 대체하는

객관적인 제3의 후견감독기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원의 후견 역할 강화가 요청된다.

55)) 친친권권을을 둘둘러러싼싼 가가족족과과 국국가가의의 관관계계 재재정정립립

20세기 들어 친권은 오로지 자녀의 이익∙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자녀의

양육은 단지 부모와 자녀 사이∙가족과 친족 사이의

문제로서 친족 자치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되고,

사회 국가적 임무라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그 만큼

친권은 후견과 함께 민법상의 제도로서만이 아닌 아

동복지입법에 기하여 아동복지기관과 협력하고 국

가적 감독기관의 감독아래에서 사회국가적 임무로

서 이루어져야 할 아동복지를 위한 직무가 된다. 이

러한 아동복지법의 정신에서 보면 친권법 자체의 존

립이 위태롭게 되는데,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사적으로 규율하는「민법」

과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아동복지

입법의 통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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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부상한 친권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한 연예인의 이혼과 충격적인 죽음을 둘러싸고 불거

진 것이지만, 계속되는 논쟁을 통해 비로소 우리 사

회가‘친권자의 자격’을 묻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낳아준 부모에게 응당 자녀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역할’을 하

는 이가 누구인가를 따져보며 아동의 입장과 권리 측

면에서 바라볼 틈새가 생겼기 때문이다.

친권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동의

권리와 상충될 때이다. 아동의 권리가 아닌 부모의

권리로 자리매김해 온 친권제도는 부부 이혼 시 자녀

의 양육문제뿐 아니라, 입양이나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도 아동의 권리와 상충하고 있다.

1. 이혼과 양육

11)) 친친권권의의 자자동동부부활활

친권 논란의 핵심에 있었던 것은 이혼 후 아이의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생존해있는 부모가

친권을 자동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점에 대한 것이

다. 이혼을 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온 싱글맘, 싱

글대디 중에는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되고 유사

시 자녀의 앞날을 생각하며‘우린 죽을 수도 없구나’

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이들도 있다.

‘친권의 자동부활’을 반대하는 견해는 친권자로

서 자격이 없는 친부 혹은 친모에게 친권이 주어지는

것이 합당한가, 과연 아이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문

제제기에서 비롯된다. 이때의‘친권자로서의 자격’

이라 함은 이혼의 과정과 사유, 그리고 이혼 후 아이

와의 관계 및 양육부담 등을 토대로 논할 수 있을 것

이다.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

조이여울 | 여성주의 저널 <일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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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자동부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례를 통

해 살펴보자.

(※이혼을 둘러싼 친권문제와 관련한 사례①~⑥은 친

권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조성민친권회복반대까페>

회원들이 자신의 피해사례들을 게시한 것을 까페 공지

와 운영자의 동의를 얻어 발췌한 것이다. 기술한 내용

이상의 상세한 정황을 알기 어렵고, 다소 일방적인 주장

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 사망보험금 없었다면 나타나지도 않았던 아빠인데

“2년 전 불행이 왔습니다. 언니가 운전하던 차가

사고가 나서 그만 언니가 죽고 말았습니다. 불행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12년을 양

육비 한 번도, 아이를 만나러 온 적도 없는 애비라는

사람이 떡 하니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겠다구

요. 저희 가족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고 아이

가 울며 안 가겠다고 해도 억지로 데려갔습니다. 변

호사와 상담을 했지만 현실적으론 어렵다는 답답한

소리만 들었고 억울하지만 포기해야만 했었습니다.

언니가 사고 당시 남겨진 보상금 5천만 원과 사망보

험금 2억 원이 탐이 난 행동이었다는 게 눈에 보였지

만 현실적으로 아무도 저희 가족편이 되어주지 않았

습니다.”(사례①)

◆ 자녀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누구를 위한 것?

"(이혼 당시 아이들은 나이가 3살, 5살이었음. 아

내는 1년 만에 재혼하고, 남편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10년간 양육함. 10년 후 아이들 아빠가 사고로 사망

함.)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와 재혼한 남편이 나타

나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엄마랑, 새 아빠 될 사람이랑 살지 않겠다고 친모에

게도 말했답니다. 보상금도 얼마 나옵니다. 그런데

사고보상금도, 개인적인 보험금도 다 묶어놓고 매달

필요한 만큼만 아이들 외할머니한테 승인을 얻어서

찾아 쓰라고 합니다. 혹시나 할머니랑 삼촌이 보상

금, 보험금 다 써버리고 아이들 내쫓을까 봐 걱정이

라고 아이들에게도 말합니다. 그 동안 10여 년 키워

준 정은 정말 모릅니다. 그 보상금 없어도 지금껏 잘

키워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친모가 말하는 모정일까

요?" (사례②) 

◆ 돈으로 거래한 친권, 부활시켜도 되나

“저는 딸을 둘을 낳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친권은 지정이 안되고 양쪽에 있었고 양육만을 제가

가졌지요. (중략)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을 당

장 데리고 가라는 거에요. 마음이 변하면 어쩔까 싶

어 당장 짐도 필요 없이 아이들만 데리고 와서, 4년

후 그러니깐 우리 큰딸이 학교에서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가 안되 재판까지 가야 할 지경에 남편이 나타

나서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돈을 받아가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하여 할 수 없이 친권소송 했습니다. (중

략) 재판장 앞에서 얘기하려는 순간 생부는 합의를

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더군요. 친권 포기하는 조건

에 돈을 주었어요. 그 후 전혀 연락도 왕래도 없지요.

그런데 최진실씨 사건을 보면서 남 얘기 같지않고,

법이라는 게 누굴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사례③)

◆ 폭력적인 전남편에게 친권이 부활한다면

“만삭이 된 부인을 때리는 남편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 있을까요? 옷이 다 찢겨져서 어린 아들도 빼앗

긴 채 머리채를 잡혀서 집밖으로 내몰렸을 때 죽으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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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다짐했고 맹세했지만, 숨넘어갈 듯 울어대는

아기가 내 몸의 고통보다도 더 아프게 가슴에 박히

데요. (중략) 1억이라는 돈을 들고 도망간 남편은 며

칠 동안 술집으로 흥청망청 쓰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써버리다가 잡혀서 감방살이를 하더군요.

(중략) 하지만 가진 것 없는 엄마라도 제가 불행한 일

로 덜컥 세상 뜬다면, 내 생명이자 삶의 가치인 아들

이 그 악마 같은 놈한테 다시 가야 된다면, 생각만 해

도 소름이 돋고 남편을 죽이고 싶다는 살기마저 일

어납니다. 저같은사례가저뿐이겠습니까?”(사례④)

사례①과 ②는 친권자의 친권행사로 인해 자녀의

의사가 무시되고, 아이를 실제 돌보아 온 사람들과

의 관계가 일순간에 단절되어버리는 등의 피해를 호

소하는 내용이다. 사례③과 사례④는 자녀양육에 대

한 책임감이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생부모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하는 것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

이다. 친권을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던 전배우자, 남

편의 폭력과 알코올중독을 견디다 못해 이혼한 아내

의 사례 등 많은 싱글맘, 싱글대디들은 자신이 유사

시‘친권의 자동부활’이 자녀를 보호하기보다는 불

행하게 만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가 사망했다면, 자녀와 관

계를 단절한 채 살았던 생존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부모라면 어떨까. 또

는 아이와 관계가 좋지 않은 부모라면, 자녀에게 남

겨진 재산에 마음이 가있는 부모라면, 또는 친권자

로서 아이에게 더 적합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러한 경우들을 고려해봤을 때 생존부모에게 친

권이‘자동’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은, 그가 친권자로

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심

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2)) 양양육육자자와와 친친권권자자의의 분분리리

이혼을 둘러싼 친권의 문제는,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양육권과 친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직접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

과, 아이의 신상이나 재산과 관련하여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친권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이

들의 삶을 제약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한 쪽에

는 친권이, 다른 한 쪽에는 양육권이 주어지는 경우

가 적지 않다.

◆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 여권발급도

어려워

“14년 전에 남편의 부정한 행위에 못 참고 이혼을

했죠. (중략) 혼자서 애 키우는데, 한번 애 보러 오곤

다시는 애 찾지도 않더군요. 그러던 중 제 동생이 외

국에 있어 방학 동안 우리 애를(고2) 그곳에 보내게

됐는데 구청에서 왠걸? 친권자 싸인이 있어야 여권

을 만들 수 있대서 황당하더라고요. (이혼한 지) 6년

이 지났는데, 18살이라 미성년자라고 그렇다나요?

친권자가 아빠인 채로 제가 아이를 키웠는데 참 황

당했던 기억이네요.”(사례⑤)

◆ 재산 상속하려는데 엄마의 동의 받아오라니

“남동생이 첫 돌이 갓 지난 뇌성마비 3급의 아들

녀석을 남겨 두고 먼저 갔습니다 애 엄마는 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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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였구요. 주위에서는 해외입양을 권했으나 차

마 그럴 수가 없어 제가 맡았고, 후에 저도 아들이 생

겨 같이 형제처럼 키웠습니다. 장애는 약간 있지만

고교까지 일반학교로 다니며 나름대로 잘 성장했습

니다. 조카가 고교 졸업을 하던 해에 아버님이 돌아

가시면서 조그만 집을 하나 남겨 주셨습니다 황당한

일은 그때 벌어졌습니다. 장애가 있는 조카가 마음

에 걸려 3명이 상속권을 포기하고 조카에게 집을 주

려니, 만20살이 안되어 친권자인 엄마의 동의가 필

요하다는 겁니다. 20년이 넘도록 저는 이사를 한번

도 안 했고, 아이가 보고 싶었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인데 한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던 엄마입니다. 어

디에살고있는지도모르는데…할수없이1년을기다

려 가산금을 물어 가며 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 친권행

사의불합리함을절실히경험한예입니다.”(사례⑥) 

이처럼 양육을 하는 사람과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이 분리되어 있을 때, 결국 아이들의 삶이 제약을 당

하거나부정적인영향을받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특히 사례⑥의 경우처럼 고모나 이모, 조부모, 혹

은 다른 제3자가 아이를 부모처럼 보살피고 책임지

고 양육하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는 그 관계와 권

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이들의 가정과 행복을 위협하거나 무너

뜨릴 때, 과연 친권이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

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2. 입양과 위탁

친권을 둘러싸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설에 맡겨

진 아이들의 권리에 대한 것이다. 핏줄을 중시하는

한국사회도 점차 입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

뀌고 있어서,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나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이들에게 국내입양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

는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아이들

의 권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으니, 다름 아닌‘친권’

이다.

친권자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입양을 할 수 없게 되

어 있는 현행 제도가 시설에 맡겨진 많은 아이들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 친권자 동의 없어, 입양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아이들

“세 번째로 입양을 한 아이는 생부가 입양동의를

하지 않고 잠적해서, 시설(생활보육기관)로 옮겨가

는 시점(36개월~40개월)에서 입양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시설에 간 아이들이 입양이 안되어서

가기보다는 입양대상 아동에서 제외된 아이들이 많

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양육을 다시 할 가능성은 희

박하죠. 저는 향후 (친권자가) 입양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입양을) 취소하거나 이의 제기할 때, 그

에 맞서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입양을 했어요. 생

후 4개월이던 그 아이가 지금은 9살이에요. 과연 최

우선으로 했는가? 생각하죠. 만약 시설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으며, 만약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나타나

동의한 적 없으니 취하해서 데려가겠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과연 아이를 위한 것인가 (모두들) 생각해

봐야 해요.”(한연희/ 한국입양홍보회 이사)

한국입양홍보회 한연희 이사는 극히 이례적으로,

친권자의 동의가 없는 가운데 아이를 입양했다. 생

활보육시설(고아원)에는 이처럼 친권자의 동의를 구

하지 못해 새로운 가정을 맞이할 수 없는 아이들이

많다. 친부모가 아이를 맡겨놓고서 연락이 두절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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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녀를 시설에 맡긴 채 양육하지 않으면서도 입

양에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입양 보내고 싶어도 뒷감당 못해 시설들 속수무책

“입양을 보내는데 적극적인 시설의 장조차도 직접

나서주지를 못해요. 친부모가 연락두절이 된 경우에

뒷감당을 못하는 거죠. 나중에 찾으러 온다고 말 한

마디 해놓으면, 아이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나

중에 친권자가 와서 소송했을 때 위협을 느끼는 거

죠. 입양부모라면 몰라도, (시설의 장이) 모든 걸 다

내놓아야 할 정도로 감수할 수는 없으니까요.”(김명

희/대안가정운동본부 사무국장)

대안가정운동본부 김명희 사무국장도 친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입양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버린 아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대다수 부모들은 친권을 둘러싼 복잡한 일에 연루되

고 싶지 않고 나중의 상황이 두렵기 때문에, 애초에

입양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시설의 장도 위험

을 감수하지 않는다. 결국 아이들만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친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

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로서 의

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내 자식’에 대한 권리는 놓

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 친부모가 입양동의해주지 않아서 장기위탁 중

“아이들이 원 가정과 재결합 가능성 있을 때 단기

적으로 위탁을 하는 거지, 돌아갈 가능성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가족형태에 머무르는 것(장기

위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위탁하고 있는

아이들(고등학생 형제)은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지만 입양 동의해주지 않아서 못한 상태로 있어

요. 단 한번도 10여 년 간 양육비 받은 적도 없고 의

지를 보인 적도 없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의 친권자

로 놔두는 것이 아이들 복리에 최우선인가. 친권자

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입양을 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1, 2학년인데 그 동안 여러 어려움 겪었

어요. 장기적 계획을 위해 보험 가입하거나 저금하

거나 이런 것도 어려워요. 여권 발행도 안 되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애 아버지는 술 마시고 새벽 3

시에 전화가 와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되요. 자신도 스스로 추스를 수 없이 생활

하고 있거든요. 위탁가정이나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 아이들이 저금통장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다 써도 누구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위탁하는 아이들, 나와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

니에요. 우리가 사고가 있을 때 그 애들은 보상도 못

받고,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거취가 없어지는 거

예요. 내가 심려를 기울여 아이를 키웠는데 만약 성

인이 된다면, 그 아버지를 부양하는 책임을 진다든

지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삶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도 장애물이 될 거라 생각되어서 갑갑하고 속상하

죠.”(한연희/ 한국입양홍보회 이사)

한국입양홍보회 한연희 이사는 9년간이나 두 아

이를 자신의 자녀처럼 키워오면서 입양을 원했지만,

부모가 동의해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실제

로는 한씨의 가족이나 다름 없지만 법적으론“아무

관계도 아닌”까닭에, 아이들이 겪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이만 저만이 아니다. 통장개설, 보험가입, 여

권발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무엇보다 심적인 안정감

과 귀속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것, 미래 설계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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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아이들은 나이 들수록 입양을 가기가 어려워진다.

부모로서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는 행사

할 수 있는 불합리한 친권제도로 인해, 아이들이 새

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 현

실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입양기관이나 시설, 위탁가정의 부모들

은 친부모가 장기적으로 양육의지가 없거나 양육하

지 않는 경우엔 국가가 친권에 대해 개입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친부모가 아이를 입양기관이나 시설에

맡긴 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도록 찾지 않거나 방

치하거나 연락이 끊기면, 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국가가 개입해 일괄적으로 친권상실의 소를

제기해 아이들을 구제해주는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다.

3. 아동학대와 방임

우리 사회는 친권에 대해 마치 하늘이 부모에게 내

려준 권리라도 되는 양 인식되며‘내가 낳은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부모가 많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문밖의 사

람들이 개입해선 안 된다는 금기 또한 강하다. 이러

한 문화적 분위기는 가정 내 아동학대와 근친성폭력

을 유발하고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아무도 가족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것

“저와 동생은 큰엄마(아버지의 아내)와 배다른 언

니 오빠들로부터 SOS에서 나올듯한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온 동네에, 학교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

로 맞고, 맞고 또 맞고. 제 비명소리 시끄럽다고 입

틀어막고 때리고. 전 어릴 적 내가 이리 학대 받는 걸

온 동네사람들이 다 알고 온 학교사람들이 다 아는

데 아무도 남의 가정사라고 저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게 가장 몸서리치게 무서웠습니다. (중략) 친권

자 아래에서만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입니다. 전 20대 때, 지금 자식을 키

우는 엄마가 되어서도 드는 생각. 당시 저런 가족과

저를 분리만 시켜줬어도. 제 미래는 달라져 있을 거

란 생각 많이 합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는. 특히 가족

이라는 사람들로부터의 학대는 몸 속 뼈마디마디에

못이 박히는 느낌입니다.”(37세 여성 A씨가 보내온

메일)

아이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이가 다름 아닌 아이

를 양육하는 부모인 경우, 학대행위를 중단시키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선 먼저 가정으로부터 격리조

치가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기관 직원이나 경찰

이 현장에 출동해 아동을 격리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3일 이상 보호하거나 치료를 하려면 친

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아동보호에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아동보호기관들

이 입을 모은다.

◆‘웬만한 학대’정도로는 친권자와 분리 못해

친권은 많이 문제가 됩니다. 아동이 위험에 빠졌

을 때 부모와 분리시킬 수 있는데, 보호자 동의 없이

3일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후 보호자가 애들을 달라

고 하면 법적 근거가 없어집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

해서 형사소송을 가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는 좀 다

른데, (부모의) 신체적 학대나 방임도 범법행위지만

크게 처리하지 않거든요. 강력하게 할 수 있으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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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습니다.”(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인터뷰)

◆ 친권 주장하고 나서면 사실상 해결할 수 없어

“아이들 분리해 와서 시설보호를 시키고 싶으면

친권자 동의해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방

치되어 있음에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

래도 그나마 (형사고발 된)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는

시설보호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친권을 주장

하고 나서면 사실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친

권동의 없어도 시설입소 시키지만, 법적으로 고발해

올 때는 데리고 가겠다 하면, 친권자가 양육을 못하

면서 아이들 데려가겠다 하면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인터뷰)

◆ 부모가 찾아와 난동부리면 아이 돌려보내

“1년에 1300명 아동이 강제 분리되어서 중장기

보호됩니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이를 분리하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기관에 와서 내 아이 내 마음

대로 키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논리를 펴지요. 그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위험에 빠질 가능

성이 높습니다. 이런 일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법률적으로만 보면

행정명령에 의해 분리되었으니 행정소송 해서 애를

찾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 전

화하고 깽판을 치면 돌려보내라 이런 경우도 많습니

다. 고아원으로 장기보호 보냈다고 하면, 고아원에

칼 들고 난동을 부리면 다른 아이들 안전 때문에, 법

상으론 그리하면 안 되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됩

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인터뷰)

아이가 친권자인 부모로부터 방치되거나 학대를

받을 경우에, 아이를 원 가정과 격리시켜 보호하려

면 바로 그 친권자(가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형

편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법적으로 친권을 제한하거나 상실시키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법과 아동복지법, 청소년의 성

보호법, 그리고 가정폭력특례법에 관련 법령이 존재

한다. 이때 가족을 제외하고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

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학대와 관련해 친권상실선

고를 청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가족 내에서 일어

나는 문제는 외부에서 개입해선 안 된다는 인식과,

뿌리 깊은 혈연주의로 인한 것이다. 최근 친족성폭

력 가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도, 혈연주의와 아동인권에 대한 법조계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행정기관의 장들 역시 마찬가지다.

◆ 수급비 챙기려 아이치료 거부, 사망에 이르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의 안전권, 생존권입

니다. 그에 상충되는 것이 부모의 친권입니다. 현장

에서 가장 문제가 됩니다. 절차상으로는 아동복지법

에 근거해서 시도지사 구청장 행정명령으로 분리하

는데, 문제는 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학대를 가족 내

문제로 인식하는 관습으로 인해 분명히 (부모와) 분

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권상실) 청구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는요. 친인척이나

가족에 의해서 되는 경우는 있지만, 검사에 의해 청

구된 경우는 형법상 범죄행위 때문이고요. 그 외에

는 현저하게 학대나 방임이 너무 심해서 강제 분리

되어야 하는데도 (행정기관을 통해) 청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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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친권제한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해서 된

경우가 한 건이 있었지만, 그 외에 몇 건은 요청했지

만 (시도지사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부담을 느끼

는 것 같습니다. 작년(2007)에 아이가 정신과적 문

제가 심각해서 강제 입원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기

초생활보장제) 수급권 비용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

다. 병원에 입원하면 수급비가 아버지 아닌 병원으

로 가니까요. 아이안전 때문에 요청했는데 도에서

거부해서…. 결국 아이가 자살을 해서 사망했습니

다. 분명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요청했는데,

(친권상실) 청구하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서태원 중앙아동보호전문

기관 교육홍보팀장 인터뷰)

아동의 생존이 위협을 당하는 경우조차, 행정기관

은 친권상실을 청구해달라는 아동보호기관의 요청

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는 권한

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아동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아동

보호전문기관이나 교원 등에게도 친권상실 청구권

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아가 아동폭력과 근친성폭력 사건을 접하는 현

장의 사회복지사나 단체활동가들은 외국의 경우처

럼 법원명령에 의해 분리조치나 친권박탈조치 등이

바로 집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동의 보호가 필

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아닌 판사에게 연락해 승인을

받고, 아이를 분리해서 일정 기간 부모의 태도변화

나 치료, 노력 등을 판단하여 친권을 영구박탈 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강력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상 아동학대와 근친성폭력 등으로부

터 아동을 보호하려면, 친권과 관련한 제도개선만이

아니라 그에 준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만 한다. 그 기반에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굳

건히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할 것이기에, 친권 논란을

계기로 사회적인 양육과 보호의 개념이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

2009�봄호 39



1. 머리말

현대사회가 그 이전의 사회와 다른 독특한 위험에

직면한‘위험 사회’(Risk Society)라는 논의는 서구

를 배경으로 하여 나온 것이다. 근대 사회 초기에는

생활의 중심과 사회적 갈등이 경제적 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물질적 풍요로움이 삶의 가치였고, 계급

갈등이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이었다. 하지만 후기

근대로 특징지워지는 오늘날에는 경제적 풍요로움

만큼이나 삶의 질과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

다.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더불어 안전한 삶의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다(스티븐 마일스, 198). 그러나 위험사회의 개념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 발전

의 맥락 속에서‘위험’의 개념과 현상을 진단할 필요

가 있다.1)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 사회는 국가의 주

도로 압축적 성장을 경험한 사회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속한 세계화 등으로 사회적 위

험요인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의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우리가 안전(safety)이라고 할 때 이는 매우 포

괄적인 개념이며, 안전증진(safety promotion)의

기본개념은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내 개개인이 안전

의 개념을 이해하고 어떤 수단들이 행해져야 하는지

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즉, 모든 개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모

든 계획된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태도와 행동뿐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들을 통해 안전을 충분히 제공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장 미 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지난 2008년 4월 방한하였던 대표적인 위험사회 이론가 울리히 벡은 한국 사회에 대

하여, “한국은‘아주 특별한’위험 사회다. 내가 지금까지 말해 온 위험 사회보다 더

심화된 위험 사회다. 전통과 제1차 근대화 결과들, 최첨단 정보사회의 영향들, 제2차

근대화가 중첩된 사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위험 사회인 것이다”라고 진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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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험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건∙사고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2008년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위험을 보다 총체적으로 관

리해야겠다는 인식 하에 국무총리실의 업무로 사회

위험 및 갈등 관리기능 강화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

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총리 주재‘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 :

각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실장)를 활성화하여 범부처

차원의 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때 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위험에는 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의 위험이 모두 포괄되나 이 중 사회∙

경제적 위험, 재해∙재난 위기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위험관리 대책의 목표

는 시급성∙중요성∙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따라 전략적 차원에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리고 사

회적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

해서 위험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위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아니며, 위험 역시 사회의 일부 성원들에

게는 다른 성원들에 비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는데 있다. 공기가 오염되면 공기정화기 회사가 돈

을 벌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어느 정

도는 공기 오염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다. 위험 요소

들이 시장 체계로 내부화됨으로써 여전히 더 잃는

사람들과 더 얻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회의 약자들은 아무래도 사회의 위험한 환경이나

상황에 더 쉽게 노출되고 그 피해도 더 심하게 입는

경향이 있다. 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위

험한 상황이나 환경에 더 쉽게 노출되고 더 많은 피

해를 당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여성의 위험에 대한 정책적 관심

이 증대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여성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설정된‘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서 다루고 있는 안전이란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부터의 안전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생활환

경 속에서의 여성의 포괄적 안전증진을 위해서는 일

상적인 생활이 영위되는 지역 내에서의 안전이란 포

괄적인 시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염두

에 둔 보다 포괄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안

전의 대상이 되는 생활환경의 범위는 좁게는 자신의

주거지 주변의 공간부터 보다 넓게는 살고 있는 도

시까지로 확대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다양화∙융

합화 되는 과도기에 처해있던 기존의 여권신장 위주

의 정책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결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익산시, 서울시, 세종시, 김포시 등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성친화적이며 여성에게 안전

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러한 정책들은 생활환경 속에서의 여성의 포괄적 안

전증진을 위해서는 일상적인 생활이 영위되는 지역

내에서의 안전이란 포괄적인 시각의 도입이 필요하

다는 문제의식을 염두에 둔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안전의 대상이

되는 생활환경의 범위는 좁게는 자신의 주거지 주변

의 공간부터 보다 넓게는 살고 있는 도시까지로 확

대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다양화∙융합화 되는 과

도기에 처해있던 기존의 여권신장 위주의 정책은 보

다 구체적인 정책과 결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와 달리 여성들이 가정 밖의 사회 활동에 적극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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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게 되면서, 위험한 환경이나 상황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직장에서의 성희롱, 교통사

고, 인위적 재난 등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인권 및 권리 의식의 향상은

과거 문제시되지 않았던 상황이나 환경들까지도 여

성들에게‘위험’으로 느껴지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

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생활공간

전체를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최근의 관심사에 부응해서 이번

연구에서는 여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위험과 안전에

관해 검토해보고,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성별 인

식 조사 및 분석한 뒤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

성을 위한 총괄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여성안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

가가.. 조조사사방방법법과과 대대상상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는 2008년 9

월 24일부터 2008년 10월 15일까지 실시되었다.

지역별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각 지역의 성별과

연령의 인구수 비례에 맞추어 설계되었으며, 19세

이상의 인구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성별할당

은 조사의 목적이 여성의 안전의식 조사인 점을 감

안하여 표본수 할당에 있어 여성:남성의 비율을 2:1

로 배정하였다. 조사 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의 만 19세 이상의 남녀 1,200명이며, 최대 허용표

집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 2.8%이다. 조사 표

본은 남성 400명, 여성 800명을 각각 지역/연령별

인구수 비례에 맞추어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설문은

면접조사 방식으로 2008년 9월 24일부터 2008년

10월 15일까지 실시되었다. 

나나.. 위위험험에에 대대한한 주주관관적적 인인식식의의 성성별별 차차이이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성별로 구분하여 그 차

이를 살펴보고 있다. 다양한 기준의 문항 가운데, 위

험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주관적 인식의 차이는 온

라인 상의 개인정보유출, 주차공간, 자녀의 음란물

노출, 자녀의 유괴와 관련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

의 항목에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위험을 느끼는 주관적

인식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강도나, 성폭행

등의 위협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

까 두렵다’고 느끼는가에 대해서‘보통이다’를 3점

으로 보았을 때 남성의 평균은 2.8점으로 평균보다

낮았으나 여성은 3.8점으로 훨씬 더 신변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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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별 사 례 수 평균(표준편차) t값

<표 1>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성별 간 평균비교(5점척도)

집에 혼자 있을 때 배달원, 택배기사 등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두렵다

남성 400 2.375 (1.097)
-16.929***

여성 800 3.479 ( .998)

전체 1,200 3.111 (1.155) 93.279***

지하주차장이나 으슥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

남성 400 2.720 (1.140)
-19.240***

여성 798 3.961 ( .853)

전체 1,198 3.547 (1.123) 10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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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별 사 례 수 평균(표준편차) t값

등하교길에 자녀가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봐 걱정된다

남성 195 3.979 (1.000)
-1.400

여성 429 4.096 ( .941)

전체 624 4.059 ( .961) 105.567***

자녀가 학교급식에서 비위생적이거나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을까 걱정된다

남성 194 3.959 ( .997)
-1.742�

여성 429 4.105 ( .957)

전체 623 4.059 ( .971) 104.317***

혼자서 택시타기가 두렵다.

남성 400 2.258 ( .974)
-21.613***

여성 800 3.541 ( .968)

전체 1,200 3.113 (1.143) 94.351***

평소 밤늦게 외출할 때 혼자 다니기 무섭다

남성 399 2.529 (1.070)
-20.999***

여성 800 3.853 ( .940)

전체 1,199 3.412 (1.166) 101.335***

강도나, 성폭행 등의 위협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

남성 400 2.803 (1.132)
-15.041***

여성 799 3.787 ( .930)

전체 1,199 3.459 (1.104) 108.498***

인터넷 상에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두렵다

남성 399 3.198 (1.181)
-1.591

여성 794 3.311 (1.146)

전체 1,193 3.273 (1.159) 97.556***

음란 동영상이나 스팸문자(메일)를 받을까봐 두렵다

남성 400 2.565 (1.133)
-4.825***

여성 797 2.896 (1.090)

전체 1,197 2.785 (1.115) 86.399***

가로등의 조명이 어두워서 심야에 다니기가 꺼려진다

남성 400 2.765 (1.036)
-15.115***

여성 797 3.700 ( .956)

전체 1,197 3.388 (1.077) 108.791***

계단이나 보도블록, 보도의 높은 턱 때문에 보행하기가 불편하다

남성 400 2.708 (1.084)
-6.182***

여성 799 3.113 (1.042)

전체 1,199 2.977 (1.073) 96.117***

주차장의 주차공간이 좁아서 주차하기 힘들다

남성 376 3.210 (1.185)
-0.375

여성 600 3.238 (1.077)

전체 976 3.227 (1.119) 90.083***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외식하는 것이 꺼려진다

남성 400 3.223 (1.080)
-5.530***

여성 796 3.577 ( .971)

전체 1,196 3.458 (1.022) 116.986***

자녀가 음란물에 노출될까 걱정된다

남성 227 4.048 (1.027)
0.451

여성 557 4.011 (1.075)

전체 784 4.022 (1.061) 106.182***

�p<.10,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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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 사사회회적적 위위험험생생활활환환경경의의 전전반반적적인인 안안전전 상상태태대대

한한 인인식식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인식의 14

가지 범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이다. 14범주에 대

한 응답자의 인식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된

다. 요인분석결과에 따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세 가지로 추출되었으며 이 세 가지의 요인으로 14

문항 전체의 약 64%를 설명하고 있다. 추출된 세 가

지 요인을 살펴보면 요인 1은‘자신에 대한 위험 인

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요인 2는‘자녀에 대한

위험 인식’의 범주로, 요인 3은‘환경이나 도시공간

에 대한 위험 인식’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요인이 구

분되는 기준은 생활환경의 안전 상태에 대한 인식이

그 대상별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위험의 인식은‘집에 혼자 있을 때 배

달원, 택배기사, 검침원 등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

이 두렵다.’, ‘지하주차장이나 으슥한 곳에 혼자 있

는 것이 두렵다.’, ‘혼자서 택시타기가 두렵다.’, ‘평

소 밤늦게 외출할 때 혼자 다니기 무섭다.’, ‘강도나,

성폭행 등의 위협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

지 못할까 두렵다.’, ‘가로등의 조명이 어두워서 심

야에 다니기가 꺼려진다.’등의 설문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자신에 대한 위험의 인식은‘집에 혼자 있을 때 배

달원, 택배기사, 검침원 등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

이 두렵다.’, ‘지하주차장이나 으슥한 곳에 혼자 있

는 것이 두렵다.’, ‘혼자서 택시타기가 두렵다.’, ‘평

소 밤늦게 외출할 때 혼자 다니기 무섭다.’, ‘강도나,

성폭행 등의 위협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

지 못할까 두렵다.’, ‘가로등의 조명이 어두워서 심

야에 다니기가 꺼려진다.’등의 설문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표 2>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요인분석결과(Varimax Rotation)

변 수
요 인 적 재 값 공 통 성

(communality)요 인 1      요 인 2      요 인 3

집에 혼자 있을 때 배달원, 택배기사, 검침원 등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두렵다
.824 .099 .119 .703

지하주차장이나 으슥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 .836 .128 .138 .734

혼자서 택시타기가 두렵다 .858 .086 .106 .755

평소 밤늦게 외출할 때 혼자 다니기 무섭다 .873 .119 .107 .787

강도나, 성폭행 등의 위협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
.773 .181 .177 .661

가로등의 조명이 어두워서 심야에 다니기가 꺼려진다 .650 .156 .389 .597

인터넷 상에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두렵다 .371 .406 .345 .421

자녀가 음란물에 노출될까 걱정된다 .094 .825 .112 .701

등하교길에 자녀가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봐 걱정된다 .130 .843 .136 .746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인식을 알

아보는 14개 문항을 요인별로 하위척도로 묶었을 때

의 각 요인별 Cronbach의 α값을 살펴보면, 제1요

인인‘자신에 대한 위험 인식’의 6개 문항에 대한 내

적 합치도는 .92였고, 제2요인인‘자녀에 대한 위험

인식’의 4개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 79였으며,

제3요인인‘도시공간에 대한 위험 인식’의 4개 문항

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

별로 성별 간 위험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해 보면 [그

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조사

응답자들은 남녀 모두 자녀들의 위험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다. ‘자녀에 대한 위험 인식’요인

에 대해서는 남녀 간의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경향을 보였다. 반면‘자신에 대한 위험 인식’요인

에 있어서는 남녀 간의 인식차이가 매우 큼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생활 속에

서의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

시공간에 대한 위험 인식’요인에 있어서도 남녀간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여성은 도시

공간에서의 위험요인들에 대해 더 큰 불안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음은 주요 독립변수와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 1, 요인 2, 요인 3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이

다. 이와 같은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수간의 대략적

인 방향과 관계를 탐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요인

간의 상관분석은 제외하였다. 요인 1, 즉 자신에 대

한 위험인식은 성별, 연령, 소득과 관련이 있으며 남

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

을수록 위험하다고 여긴다. 요인 2, 자녀에 대한 위

험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이 높을수록 위험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3, 도시공간에 대한 위험은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위험인식의 정도가 높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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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요 인 적 재 값 공 통 성

(communality)요 인 1      요 인 2      요 인 3

자녀들이 학교급식에서 비위생적이거나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을까 걱정된다
.141 .842 .121 .743

음란 동영상이나 스팸문자(메일)를 받을까봐 두렵다 .429 .267 .446 .455

계단이나 보도블록, 보도의 높은 턱 때문에 보행하기가 불편하다 .223 .019 .711 .555

주차장의 주차공간이 좁아서 주차하기 힘들다 .012 .118 .807 .666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외식하는 것이 꺼려진다 .201 .334 .523 .425

고유치(Eigenvalues) 5.789 1.980 1.182

분산설명(% of Variance) 41.351 14.14 18.44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조사응답자들은

남녀 모두 자녀들의 위험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매

우 높다. ‘자녀에 대한 위험 인식’요인에 대해서는

남녀 간의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경향을 보였

다. 반면‘자신에 대한 위험 인식’요인에 있어서는

남녀 간의 인식차이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생활 속에서의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시공간에 대한

위험 인식’요인에 있어서도 남녀간 인식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여성은 도시공간에서의 위

험요인들에 대해 더 큰 불안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라라.. 시시간간대대 및및 공공간간별별 안안전전체체감감도도의의 성성별별차차이이

다음은 공간과 시간을 구분하여 안전에 대한 체감

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낮

보다는 심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대낮의 경우에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 공간은 옥외 공공주차

젠더리뷰46

<표3> 주요독립변수 및 위험인식요인의 상관분석

성별 1

연령 -0.048� 1

결혼상태 -.170*** .617*** 1

교육수준 .163*** -.656*** -.322*** 1

소득 0.055� -.304*** -.108*** .447*** 1

요인1(자신) -.586*** -.120** - -0.028 0.076�

요인2(자녀) 0.028 -.306*** - .194*** 0.081�

요인3(환경도시공간) 0.016 -0.036 - .111** 0.047

�

[그림 1] 생활환경에서의 위험에 대한 성별간 인식의 차이

�p<.10, * p<.05, **p<.01, ***p<.001

성 별 연 령 결 혼 상 태 교 육 수 준 소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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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 낮 심 야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t값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t값

<표 4> 시간대 및 생활 공간별 안전체감도의 성별차이(평균비교)

아파트단지

일반 주택가

옥외 공공주차장

지하주차장

재래시장

근처의 상가지역

대중교통수단 내부

택 시

기차역, 버스터미널

지하도

공원이나 야외

동네 뒷산

남성 400 3.703 (0.816)
1.569

399 2.815 (0.949)
4.507***

여성 797 3.622 (0.869) 797 2.547 (1.005)

전체 1,197 3.649 (0.852) 148.144*** 1,196 2.636 (.994) 91.718***

남성 399 3.414 (0.909)
1.460

400 2.528 (0.955)
4.692***

여성 797 3.332 (0.903) 800 2.255 (0.945)

전체 1,196 3.360 (0.905) 128.336*** 1,200 2.346 (.957) 84.937***

남성 399 3.293 (0.903)
3.520***

399 2.471 (0.926)
5.936***

여성 796 3.090 (0.957) 795 2.135 (0.920)

전체 1,195 3.158 (0.944) 115.699*** 1,194 2.247 (.936) 82.997***

남성 399 2.857 (0.988)
3.996***

400 2.083 (0.915)
4.657***

여성 797 2.614 (0.997) 797 1.832 (0.859)

전체 1,196 2.695 (1.000) 93.172*** 1,197 1.916 (.886) 74.819***

남성 400 3.405 (0.871)
0.351

399 2.504 (0.862)
4.221***

여성 798 3.386 (0.891) 797 2.279 (0.874)

전체 1198 3.392 (0.884) 132.808*** 1,196 2.354 (.876) 92.901***

남성 398 3.583 (0.844)
1.459

399 2.810 (0.937)
5.248***

여성 799 3.507 (0.852) 800 2.508 (0.943)

전체 1,197 3.532 (0.850) 143.778*** 1,199 2.608 (.951) 94.947***

남성 400 3.370 (0.883)
4.055**

400 2.545 (0.965)
7.933***

여성 800 3.148 (0.902) 800 2.086 (0.903)

전체 1,200 3.222 (0.902) 123.757*** 1,200 2.239 (.948) 81.791***

남성 400 3.505 (0.801)
1.983*

400 2.725 (0.895)
6.987***

여성 798 3.405 (0.837) 797 2.344 (0.888)

전체 1,198 3.438 (0.826) 144.052*** 1,197 2.471 (.908) 94.150***

남성 397 3.116 (0.914)
2.179*

398 2.324 (0.922)
6.650***

여성 792 2.990 (0.953) 795 1.957 (0.851)

전체 1,189 3.032 (0.941) 111.059*** 1,193 2.080 (.892) 80.569***

남성 400 2.783 (0.950)
2.384*

398 1.862 (0.857)
5.256***

여성 800 2.641(0.002) 800 1.601 (0.783)

전체 1,200 2.688 (0.987) 94.377*** 1,198 1.688 (.817) 71.493***

남성 400 2.540 (1.035)
3.760***

400 1.748 (0.855)
5.974***

여성 800 2.301 (1.038) 800 1.450 (0.723)

전체 1,200 2.381 (1.042) 79.116*** 1,200 1.549 (.782) 68.630****

*�p<.10, * p<.05, **p<.01, ***p<.001



장, 지하주차장, 택시, 기차역/버스터미널, 지하도,

공원이나 야외, 야산으로, 열거한 모든 항목에서 여

성의 평균점수가 더 낮은 것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식의 점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 및 공간

별 남녀의 안전체감도는 모든 영역에서 남녀간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타나났다. 남녀

모두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을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

고 있었으나,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대낮(3.649

점)과 심야(2.636점)의 안전도에 대한 인식은 달랐

다. 심야의 경우에는 11개의 모든 공간의 안전체감

도 인식에서의 성차가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

며,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위의 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대낮

시간대의 공간별 안전체감도의 성별비교와 심야시

간대의 공간별 안전체감도의 성별 비교는 [그림 2]와

[그림 3]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그림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야 모두 아파트 단지, 대중교통수

단인 지하철 및 버스의 내부, 기차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공간에서의 위험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녀 모두에게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안전체감도에 있

어서 성별간의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택시, 지하보도나 지하차도 등의 지하도 그리고 옥

외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으로, 이들 생활공간에서의

위험이나 안전도는 여성들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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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낮시간대 생활 공간별 안전체감도의 성별비교



3. 안전 관리에서의 사회적 대응에 대한 신뢰

연구결과에 따르면, 몇 몇 예외는 있지만(McCrea

et al. 2005) 범죄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과 질의

차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예컨데

이웃간의 유대관계가 강하고 사회적 응집력이 높은

공동체일수록(Ziersch, A. et al., 2007: 550), 공동

체의 조직에 대한 참여수준이 높을수록(Carach&

Huntley, 2002), 비공식적인 사회적 통제가 강할수

록(Samson & Groves, 1989), 공동체의 조직에 대

한 참여율이 높을수록, 이웃간에 서로 신뢰가 높을

수록 범죄율은 낮다고 알려져 있다. 반대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공동체일수록 공동체내에서의 사

람들의 참여도 떨어지고 이웃간의 결속력과 공동체

의 유대도 낮아진다고 한다(Makowitz et al,

2001). 이웃간의 신뢰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안전

에 대한 인식들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상반된 견해를 보이지만, 서

로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

의한다. 범죄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을 10가

지로 구분하고, 각 대상에 대한 신뢰정도를 주요 독

립변수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였다. “다음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귀하께서는 범죄 및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해 이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

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의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고, 우선 남녀 조사응답자들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에서 이들 10개 대상

을 신뢰하는 정도를 비교하여 다음 [그림 4]에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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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심야시간대 생활 공간별 안전체감도의 성별 비교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남녀 조사 응답자들의 소방서에 대한 신뢰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

체, 기초자치단체 등 행정기관보다는 시민단체나 동

네이웃, 주변사람들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서

이들 기관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높은 가운데, 여성

들은 남성들보다 경찰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정

도가 남성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그렇다면 대안은?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여성

의 행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가장 필수적인 영

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성이 느끼는 불필요함만

을 개선하고, 여성만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의‘여성이 행복

한 도시(�幸 프로젝트)’, 김포 신도시의‘여성친화

적인 신도시 건설’, 세종시의‘여성친화 행정도시’,

전라북도 익산시의‘여성친화도시’시책 등의 사례

는 이미 여성을 위한 안전과 여성을 배려한 도시환

경의 조성이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성에게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을 조성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남녀 모두

가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는 목적을 지향한다는 것

을 밝히고자 한다. 동일한 물리적 환경에 처한다고

해도 여성과 남성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위험에 대한

위협은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여성이 일상적 삶에서,

남성과 달리 느끼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

았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

중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대

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생활환경 전반에 있어서

여성이 처한 현실과 입장을 고려하는 관점의 적용은

가족 구성원 전체, 나아가 전 국민에 대해 보다 세심

하게 배려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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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범죄 및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대상별 신뢰도 비교



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여성이 처할 수 있는 위험요

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

향으로 한국사회가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게 될 것이다

가가.. 생생활활환환경경 속속에에서서의의 여여성성의의 안안전전증증진진을을 위위한한

사사회회적적 신신뢰뢰구구축축

일반적으로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책임있

는 정부 당국 및 시설물 운영기관에 대한 신뢰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신뢰란 행위에 따른 위험을 인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기꺼이 믿음을

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정부나 운영기관에 대

한 신뢰의 유무가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들에 대한 불신은 시민들의 위험

과 불안에 대한 인식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여성 안전을 위해서, 정부나 운영기관의 사

회적 신뢰를 구성하고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 

나나.. 여여성성이이 안안전전한한 지지역역환환경경 조조성성을을 위위한한 인인증증제제

도도입입

현재 국가안전관리체계에서 성별 관점을 보완하

기 위해 지역의 여성 안전도를 지수화하고 이에 따

라 안전인증을 해줌으로써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증진사업

(Community Safety Promotion)을 안전도시

(Safe Community)라 하며, 사회의 안전한 상태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 지역사회, 정부

및 기업, 비정부기구들에 의해 지역적, 국가적, 국제

적 수준에 적용되는 다각적인 안전의 모색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여성이 안전한 지역안전인증제 도

입을 위한 절차는 크게 5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지역에서의 여성의 안전을 인증

할 수 있는 영역별 점검지표가 마련된다. 2단계에서

는 시간대별 여성의 안전상태가 점검되며, 3단계에

서 각 영역별 여성의 안전지수를 산출한다. 앞의 세

단계를 거쳐 4단계에 들어와야 지자체와 연계된 지

역안전인증제가 실시되며, 마지막 5단계에서 여성

지역안전인증제의 부여가 이루어진다. 

다다.. 여여성성을을 위위한한 도도시시공공간간의의 조조성성과과 성성별별영영향향평평가가

의의 의의무무화화

여성에게 안전하고 친화적인 도시공간이란 여성

으로 하여금 집안일과 가사노동을 고려한 실용적인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생애단계에 적합하고 동일한 가치의 공간을 제공해

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자유공간들을 연령과 성에

따라 다양한 필요를 고려해 세분화여성을 포함한 모

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베리어 프리(Barrier-

free)를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보행로 중간보

다 가각부의 턱이 약자에게 불편을 주는 점에 착안

하여 가각부를 보행로 폭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시범사례의 구상

과 계획이 단기간에 걸친 즉흥적인 개선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오랜시간에 걸친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장기적

인 관점에서 도시공간에서의 형평한 기회 제공이라

고 설정하고 도시생활에 대한 성별실태를 파악하고,

도시계획 및 교통과 관련한 모든 부서에 자신들이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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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성별 영향을 분석의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성

이 안전한 생활환경의 개선은 대규모 공사를 통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작은 부분부터 개선해나가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

은 실천에서 이루어진다는 인식의 확산이 중요하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증가

최근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 건수는 2000년

7,304건, 2005년 31,180건, 2007년에는 38,491건

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 결혼의 11.1%를 차지하기

에 이르렀다. 2007년 국제결혼 중 외국인 여성과 한

국인 남성의 결혼은 총 29,140건으로 국제결혼의

75.7%, 전체 국제결혼의 9.1%를 구성한다. 2007년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

자는 총 126,955명에 달한다. 결혼 이주 여성의 출

신국은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이 주를 이

루고 있다. 

이들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은 도시의 중하

층 남성들과 농촌남성들이 다수인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농어촌 혼인의 27.7%, 2006년에는

농어촌 남성 결혼의 41%가 외국인 여성과 이루어졌

다. 국제결혼에 중개업소가 개입되는 경우 결혼 상

대자를 구하는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정확하고 충분

한 정보를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낮추고 부부갈

등이 증폭된다. 상대에 대해 잘 알고 심사숙고한 상

태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결혼은 부부사이의 갈등,

폭력, 그리고 이혼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2006년

11월부터 2008년 7월 기간 동안 접수된‘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의 상담내용 중 가정폭

력과 부부갈등에 대한 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78%와 31.91%를 구성하고 있다. 2006년 보건

복지부 보고서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결혼

이주 여성은 30여%, 성적학대에 시달리는 경우는

23.1%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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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여성이 당면한 어려움

결혼이민자 가정에서는 언어의 차이로 인한 의사

소통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부부간 상호이해와

친밀한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갈등 및 폭력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가정의 다수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도 부부갈등의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 가정의 52.9%가 최저 생계

비 이하의 소득수준을 갖고 있고, 전남과 광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다문화 가

족의 80%가 차상위 계층에 속한다. 이같이 이주여

성과 결혼한 남성들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일정한 직장이 없이 결혼준

비 과정에서 진 빚을 갚아야 하거나 그들이 결혼조

건으로 동의한 부인의 처가식구에게 매월 일정액을

송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부부갈등의 배경이 된다.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부부간 갈등, 성역할

에 대한 기대의 차이, 배우자나 시댁 식구들이 결혼

이민자 여성에 대해서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은 부부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이 남

편과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 발견되는데 아내가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

로 무시되거나 돈을 들여서 아내를 데려왔기에 아내

가 자신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남편이나 남편의 가족은 우월적 지위에서

아내가 소속되었던 사회의 문화, 음식습관,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으면서 아내의 한

국동화 및 적응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 결

혼이민자 여성이 아내로서 법적지위를 갖고 있음에

도 남편이 사망한 경우 결혼이민자 여성이 법적 상

속자 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가족들은 이것을 수용

하려고 하지 않아 갈등 및 폭력적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이 당하는 가정폭력의 유형

결혼이민자 여성이 당하는 가정폭력의 유형에는

심리적∙정서적, 성적, 신체적, 경제적 폭력이 있다.

심리적∙정서적 폭력은 아내를 무관심 속에 방치하

거나, 위협하거나, 멸시하고 억압하는 태도를 통해

서 이루어진다. 성적폭력은 아내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강제적 관계를 함

으로써 아내로 하여금 강간당했다는 느낌을 갖게 하

는 경우 발생한다. 신체적 폭력은 남편의 알콜중독,

심리적∙정서적 폭력, 성적폭력에 동반하여 발생하

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결혼이민자 여성이 생활비나

용돈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불편함, 모멸감, 소외

감, 억압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정부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사회적응을 지원

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2008년 3월 제정

하고 200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결혼이민자 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

고 한국어교육과 직업관련 교육 및 생활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다. 2006년 5월부터「결혼이민자가족 사

회통합 지원대책」을 주관하는 부처로 보건복지가족

부가,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정책은 법무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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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폭력 피해자 예방과 지원은 여성부가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결혼중개업체 관리

많은 결혼이민자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중개

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결혼중개업자가 개입되

었을 경우 쌍방에 대한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하

여 결혼이후 당사자 간 원만한 부부관계 형성이 어

렵다. 국제결혼 부부는 사회문화적∙경제적으로 차

이가 많고 개인적 배경에서도 연령이나 가치관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쌍방에 대한 결혼중개업자

의 왜곡된 정보제공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결혼에서

는 부부갈등의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결

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2월 제정

하였고 2008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결혼중

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법안의 주요내용

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책임, 인권

교육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제결

혼중개업자의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

육을 하였다. 

국제결혼 사전정보 및 사전교육 관련 지원

부부갈등 및 폭력의 주요 배경 중 하나는 결혼 전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교제가 없이 결혼을

하는 것이다. 결혼 전 한국남성과 결혼이민을 희망

하는 여성에게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고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7년 12월부터 베

트남과 필리핀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여 국제

결혼과 관련된 사전정보를 해당국 여성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포

함되는데 해당국 정부와 국제결혼과 관련된 협력을

추구해나가고 있다. 

2008년 6월부터는 몽골과 캄보디아에서 콜센터

를 운영하고 입국 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또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맞이하는 한국남성의

준비를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년 4월

부터 전국 80개소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

해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결혼 사전교육, 결혼준비교

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때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한국인 배우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이

수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우선적으

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

되고 있다. 

한국어 및 취업 교육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년 전국 80개 결혼이

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능력 등급별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했다. 또 초기정착자, 농촌거주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하여 센터 접근이 어려운 여성을 위

해서 한글교육지도사를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에 파

견하는 방문교육을 2008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역량 강

화를 위해서 2008년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6월부터 20개 지역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결

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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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술교육 및 구직∙면접

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한다. 또 결혼이민자 여성의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학교를 위

한 다문화강사, 원어민 외국어강사, 통번역사를 양

성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법적 체류자격 유지 지원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법적 체류자격 유지

의 어려움을 완화하려고 노력한다. 2008년 8월 법

무부의 재한 외국인 고충상담사업에서 결혼이민자

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법적 체류문제가 중요

한 관심사임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정부 1997년 12

월 국적법 전문을 개정하였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에게도 국적취득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1998년 6월 이후 한국남성과 결

혼한 외국국적의 여성들은 2년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기간이 되면 배우

자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국적업무출장

소를 방문하여 국적을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05년 9월 결혼이민자 여성의 영주자

격 취득요건을 완화하여, 국민의 배우자가 영주(F-

5)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할 거

주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국내체류기간

이 2년 경과한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국적과 영

주자격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또 2005년 9월 취

업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허가∙신고 없이 자

유롭게 취업을 허용하였다. 2005년 9월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귀

책사유 없이 국민과 이혼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여건

을 개선하는 것인데, 자신의 잘못 없이 불가피한 사

유로 이혼하거나 귀책여부에 상관없이 한국인 배우

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는 거주(F-

2)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7년 1월 혼인파탄 귀책사유 입증과

관련된 어려움을 고려하여 결혼이민자의 혼인파탄

귀책사유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 판결문, 진단서 등

이외에‘공인된 여성 관련단체 확인서’를 증빙 서류

로 인정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체류를 지원하고

있다.

2007년 법무부는 가출 등의 이유로 신원보증이

철회된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신원보증 해지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소재불명자로 등재하지 않고 확인절

차를 거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자녀양육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기로 했다.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전용 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여

성부는 2006년 11월 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 긴

급지원을 위해서‘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

1366’서비스를 시작하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가정폭력, 성

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년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서 경찰, 병원,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에 연계해 준다. 2008년 여성부에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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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센터는 이주여성의 폭력피해와 관련하여 다

문화 가족, 개인 및 경찰, 병원, 보호시설, 유관시설

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현장을 방문하여 효과적 의

사소통을 지원, 관련제도 및 대처방안 상담, 피해자

의 긴급지원, 경찰∙병원∙긴급피난처∙보호시설

등 유관기관 연계 및 동행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시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이주여성쉼터에서 보호되고 있는데, 현재 서울, 경

기,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울산, 경북 등 8개소가 운

영되고 있으며 증설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내국인 가정폭력 피

해자 지원체계의 역할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이주여성 전용의 피해자 지

원체계의 구축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피해자들은 내국인을 위해 설립되었던 가정폭력 피

해자 지원체계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서울 1366의 경우 결혼이민자들의 상담을 전용회

선을 통해서 즉시‘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

1366’으로 연결한다. 서울 1366을 제외한 전국 15

개의 1366은 내담자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확인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상담원이 직접 초기 상담

을 진행하여 기관에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여 유관

기관으로 연계한다. 그러나 내담자와 1366 상담원

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을 통해 내담자

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원책을 결

정한다. 

전국 1366으로 전화 상담을 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정폭력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데, 외국인 내담자를 위한 지원과정은 내국인을 위

한 지원과 내용이 유사하다. 전국 1366은 모두 긴급

피난처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가정폭력 피

해 결혼이민자 여성은 자연스럽게 지속 상담 지원을

받는다.

내국인 쉼터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입

소한 결혼이민자의 정확한 욕구 파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한다. 이외에도 의사

소통의 문제는 쉼터내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오해와

갈등의 증폭 원인이 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들은 내국인 경우와 비교해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지원 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

된다. 쉼터에서는 지원과 관련하여 신원보장을 서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타 지역에서 의뢰된 결혼

이민자 여성에 대해서 쉼터나 상담원이 신용보증인

이 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결혼이민자 여성을 포함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와 관련된 지원체계는 계속 확대될 예정인데,

기존의 내국인 피해자 지원체계와 어떻게 역할을 분

담하고 협력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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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드라마를 통해서 본 여성정책 발견

‘과속스캔들’의

미혼부 코드로

본 한국가족의 현재

문 현 아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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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소위‘대박’이 났다고 한다. 누적 관객 수

8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한국 영화 역대 6위로 올라

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리저리 검색을 해봐도 코

미디장르와 배우의 절묘한 결합으로 흥행에 성공했

다는 이야기뿐 영화의 내용과 관련된 본격적 논의는

별로 없다. 영화관련 업계에 종사하지도 않는 나로

서는 흥행이니 제작이니 배우의 연기니 하는 것보다

는‘내용’이 더 궁금하다. 평소 내 관심사인‘가족’

사안이 이 영화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가 궁금

해지는 거다. 이런 시선으로 한번 영화를 거들떠

보자.

<과속스캔들>은‘색다른’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색다른’가족을 다루는

것이 트랜드가 되고 있다. 색다른 가족은 다양한 형

태로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중심 소재로 등장한다. <

집으로>에서는 조손(祖孫)가족, <바람난 가족>에서

는 입양가족, <싱글즈>에서는 싱글맘 선택을 통한 소

위‘싱글맘 가족’의 가능성도 제시된다. 이러한 다양

한 가족들이 소재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아예 언급조

차 되지 못하던 것에 비하면 진전일 수도 있다. 그러

나 소재가 되고 있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려되

어야 할 것은 그 소재들이 영화 속에서 어떤 방식으

로 다루어지고 있는가이다. <과속스캔들>은 이 중에

서 싱글맘, 싱글대디의 삶을 조망하고자 시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싱글대디는 특히 드라마에서 급부상하면서‘리본

족(reborn)’이라는 명칭과 맞물리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리본족은 첫 결혼을 이혼으로 마무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살지만 경제력을 갖춘 남성이어서

새롭게 다시‘결혼’이 가능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이 틀을 따르면 <과속스캔들>의 주인공 남현수(차



태현 분)는 리본족의 틀에 잘 맞아 떨어진다. 물론 결

혼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

단 아이가 있으며 무엇보다 아이의 손자까지 들어와

도 부담 없이 재울만한 넉넉한‘집’이 존재한다. 처

음부터 화면가득 채워지는 연예인 남현수의 드넓고

멋진 집안은 리본족이 될 수 있는‘미혼부’의 잠재적

현실처럼 느껴진다. 과연 리본족이 싱글대디의 대세

일까? 

4명의 미혼부와 미혼모, 그 차이

좀 더 살펴보면 이 영화에서 미혼부는 남현수뿐이

아니다. 황정남(박보영 분)의 아들(황기동)의 아버지

인 또 다른 미혼부가 존재한다. 이름도 잘 모르겠고,

영화에서도 존재감이 강하지 않은 그 미혼부는 남현

수라는 리본족 미혼부와는 너무나 간극이 있어 보인

다. 이 영화에서는 사실 혼인관계에 속하지 않고 아

이를 낳은 인물로 총 4명이 등장한다. 두 명의 미혼

부와 두 명의 미혼모. 그런데 그 중 두 명은 조명을

받으며 나름 멋지게 (중간에 어려움은 있더라도) 삶

을 이어가지만, 다른 두 명은 존재감이 약하거나 오

히려 이들의 삶을 방해(?)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코

미디 장르는 존재감 약한 이들의 삶에 대한 조명은

낮추고, 멋진 인생을 확대함으로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는데 성공한 것 같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보자. 4명의 싱글맘, 싱글대

디 간의 이 간극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 남현수

처럼 돈 있고, 능력 있고, 마음 씀씀이도 아주 못되지

도 않고 아주 착하지도 않은 그냥저냥 중간 수준이

면, 비록 바람둥이더라도 세상은 용서하고 보듬고

칭찬한다. 아니면 황정남 처럼 돈은 없어도 비빌 언

덕이 있거나, 노래를 빼어나게 잘하는 재주를 지녔

거나 순수한 마음과 억척스러움이 있으면 이 역시

이 세상은 그래도 따뜻하게 보듬어주려고 한다. 그

런데 다른 두 명이 더 존재한다. 황정남의 어머니처

럼 순수했는데 뭘 어쩌지 못했던 경우, 황정남의 남

자친구처럼 순수한데 뭘 모르고 실수 연발에 사랑하

는 여자 친구 조차 믿지 못하고 의심이나 해서 문제

를 만들어내는 경우. 이 둘은 관객들과 호흡하지 못

하고 밀려나 버린다. 4명 중 두 명이나 공감대를 얻

었으니 절반의 성공으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절반

의 실패로 보아야 할까?

먼저 존재감이 매우 약하게 그려졌던 황정남의 어

머니의 삶을 한번 조망해보자. 황정남의 어머니는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을까? 여성가족부에서 2005

년에 미혼모 시설 11개소에 입소해있는 238명을 대

상으로 실태조사 한 것에 의하면 미혼모의 학력은

고등중퇴 이하 35.3%, 고졸 47%로 전체의 82% 이

상이 고졸이하의 학력이었다. 황정남의 어머니도 이

에서 크게 벗어났을 것 같지 않다. 

황정남의 어머니는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을

까? 부모가 지원을 하고 격려해주며 도와주었을까?

설령 부모가 이해해주었다고 해도 학교에서 수업을

계속 받을 수는 있었을까? 고졸로 학력을 마쳤다면

이 학력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는 있었을까? 그 일자

리로 생활비, 학비는 다 가능했을까? ‘시설’에 들어

가 보호를 받았을까? 시설에서는 출산 이후 몇 개월

동안은 지원해주겠지만 이후 계속 시설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시설에 있으면서 입양을 고려하지는 않

았을까? 조사 미혼모 중 63.8%는 입양을 원하고 양

육을 원하는 경우는 31.7%로 나타났다. 황정남의

어머니는 드물게도 31.7%에 해당하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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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비용은 어떻게 감당했을까? 시설의 지

원 없이 황정남 어머니는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까? 시설에서 퇴소하면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 대졸

청년실업이 만연하는 가운데 청소녀가 돈을 벌수는

있었을까?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어 황정남의 분유

값, 기저귀값, 식비, 교육비를 감당했을까? 황정남

이 아들을 데리고 식당에서 일했듯이 그렇게 살았을

까? 그런데 왜 남현수와 부담을 나누려고는 하지 않

았을까? 조사에서 62.1%가 미혼부와 헤어졌다는

수치를 보면 황정남이 남현수와 헤어진 상황이나 황

정남과 그 남자친구가 헤어진 상황이 그다지 특이해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왜 아이키우는 일을 혼자만의 일로 생각했을

까?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법적으로 부양비를 청구

할 수는 없었을까? 그것이 가능한 걸까?

또 다른 미혼부의 경우는 어떨까? 혼자 아이를 키

우던 황정남은 어머니와 달리 라디오 전파를 통해

아버지도 만나고 또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어 했다.

남자친구와는 함께 부양하자고 이야기할 생각이었

을까? 영화에서 계속“나중에, 나중에”라고 하는데

사건이 꼬이면서 밝혀졌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본인

이 밝힐 수 있었을까? 사실을 알리고 황정남은 부양

비를 청구했을까? 이전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지금

부터라도 같이 키우자고 하면, 미혼부는 어떻게 답

했을까? 황기동의 아버지는 황정남이 같이 키우자

고 하면 아이를 같이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될까? 남

현수 처럼 버젓한 집도 없고 버젓한 직장도 없는데

여자친구에 덧붙여 아이까지 같이 한꺼번에 키우겠

다고 나설 수 있을까? ‘내가 책임지겠다’고 떠벌였

지만 과연 그렇게 했을까?

이런 수많은 물음표에 대해 한국사회는 어느 정도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영화를 보았다는 800

만 관객들은 이런 고민을 같이 했을까? 관객들이 고

민했다면 국가정책 차원에서 그것을 반영할 수는 있

을까? 

영화에서 스캔들이 잠잠해진‘진짜’이유

<과속스캔들>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미혼모, 미혼

부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려고 작정한 다큐멘터리

가 아니다. 영화는 남현수가 미혼부가 되는 문제를

‘과속’의 사안으로 다루면서 자식과 만나 앞으로 어

떻게 살 것인가를‘현실’의 문제이기보다‘스캔들’

의 측면에서 조망하는 코미디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캔들의 설정과 스캔들이 잠잠해지는 설정에서의

초점도 미혼부/모의 문제를 비껴있다. 

영화에서 스캔들은 남현수의‘바람끼’에서 비롯

된다. 남현수의 바람둥이 기질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해 또다시 사고를 치고 그래서 결국은 사실을 폭

로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스캔들이 잠잠해지는 것

도 선배의 말마따나 남현수가“인기가 별로 없”기 때

문이다. 스캔들은 이 사회가 미혼부/모의‘과거’혹

은‘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진지한 과정을 거

쳐 잔잔해진 것이 아니다. 당사자가 생각보다 인기

가 없어서, 다른 대박뉴스에 밀려‘제대로’다뤄지지

못해 스르르 넘어가 버리는 것이다. 스캔들이 잠잠

해지고 나서 남현수는‘아저씨’무드로 바뀌었다며

오히려 인기가 상승한다. 이렇게 이 영화는 미혼부,

미혼모의 문제를 정면으로 짚지 않고 비껴감으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이끌어냈다. 

단지 비껴가기만 한 것일까? 영화 속 미혼부의 이

미지는 현실과 비교하면 어떨까? 인기많은‘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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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가 어떤 존재로 그려졌나를 회상하며 비교해보

자. 남현수 아저씨는 라디오에서 딸이 아버지를 찾

아가려 하는데 뭘 해드리면 좋겠냐고 물을 때“밥을

해드려야지요.”라고 대사를 날린다. 가끔 집에서 청

소를 하거나 딸과 TV시청은 하지만 아직‘어린’탓

에 본인이 여자 친구랑 어떻게 연애할까를 주로 고

민하며 손자랑 고스톱을 치느라 여념이 없는 존재

다. 아빠는 자신의 밥은 혼자 차려먹으면서 사랑하

는 딸이나 더 나아가 손자를 위해서는 한 끼도 차리

지 않는다. 물론 딸에 대해 주변 남자들이 언어적 성

희롱을 일삼으면 마구 화를 내며 욕지거리를 하며

그 딸을 감싸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한다. 그러

나 남현수 아저씨는 정작 딸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는 존재이고, 딸과 소리를 지르지 않고는 소통할

수 없는 존재이며 딸에 대한‘사랑’을 백화점에서

‘상품’으로 표현하는 존재다. 이런 아저씨인데 영화

는 단순히 아저씨라는‘존재’가 되었다는 점만을 고

려하며 좋아해준다. 

아, 이는 현재 한국사회의 보통 아저씨들(?), 그런

데 다소 보수적인 구세대들의 이미지 아닌가? 지금

의 소위 신세대들은 설거지 정도는 도와주고 아이도

같이 키우려고 하고 식사준비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가? 남현수는 나이로는‘신세대’인데, 가족과

맞닥뜨리며 집안이라는 공간에서 하는 가사, 양육노

동의 분담은 너무‘아저씨’세대들과 맞물리는 것은

아닌가? 영화에서는 이런 설정의 문제점을 본격적

으로 드러내 다루지는 않는다. 기존의 전통적 성별

분업 하에 남성을‘가족부양’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틀을 거의 넘어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아저씨 남현수는 누리는 게 많았다. 미혼

부인데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해서 아무런 생각도 부

담도 책임감도 없이 살았다. 그러다 소위‘핏줄’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떼놓을까를 고민한다. 그런데

다행히(?) 딸이 재능이 있다. 만약 재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그 딸은 재능이 있을 뿐만 아

니라 착하기까지 하다. 막무가내로 보이지만 딸로서

의 권한은 그저 같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에 국한되

기 때문이다. 딸이 온데다 그 딸이 손자까지 데리고

왔다. 그래도 남자라고 연애를 하기 위해‘연대’를

형성한다. 그 손자마저 천재 피아니스트다. 정말 대

단하지 않은가! 이 미혼부 아저씨는 한마디로 현실

성이 너무 없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는 그렇기 때

문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있기도 한 것

이지 않은가? 

또 다른 문제는 그 현실이 황정남 아줌마의 경우에

는 제법 리얼하다는 것이다. 황정남은 억척스럽게

돈벌이 하며 아빠와 아들에게 밥을 차리고 청소하느

라 여념이 없다. 아줌마 황정남은 아버지에 비하면

고생도 많이 한다. 게다가 자신의 어머니와 비교하

면 남자친구는 더 변변하지 않다. 물론 철없는 할아

버지라는 점에서 아버지 남현수도 남자친구보다 나

을게 없지만 무엇보다‘경제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가. 아이가 촌스러우니 옷차림에 신경써주라는

유치원 선생님의 한마디에 백화점에서 손자를 위해

비싼 옷들을 마구 사주는 것으로 으쓱하는‘철’없는

할아버지이지만, 그것이‘돈’없는 할아버지보다는

나은 것이 현실 아닌가? 그런 아줌마 황정남은“미

혼모도 하고 싶은 것 많거든요!”를 외치며 관객을 찡

하게 만든다. 미혼모 황정남의 목소리는 진실에 가

깝기 때문에 관객들은 이 진정성에 감동을 받는다.

미혼모 황정남의 아버지의 입장과 상황을 너무도 이

해하는 철이 일찍 들어버린 아줌마인데 그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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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는 너무도 철이 없는 아저씨다. 

왜 미혼부의 설정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속에서 감

동을 자아내고, 왜 미혼모의 설정은 현실적인 맥락

에서 감동을 자아내고 있는가? 황정남은 자신의 아

들의 아버지를 찾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를 먼저 만

난다. 그 현실성 없는 아버지는 왜 임신을 했냐고, 어

린 애가 제정신이냐고, 입양을 시키라는 둥 현실의

아버지들이 할 법한 이야기조차 늘어놓지 않는다.

본인이 저지른 죄(?)를 그나마 반성하기 때문에? 자

신도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

문에? 그래도 이러저러한 사건과 상황의 와중에 보

호하고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

서 부성이 싹튼 철없는 아버지는 색다른 가족을 만

들기로 마음먹는다. 남현수 미혼부는 그나마‘돈’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딸과 손자의 존재가 알려졌을 때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지위가 있는 직업 때문인지

그런 결정을 내리고 현실로 실천하지만, 또 다른 미

혼부는 돈도 없고 치명타를 걱정할 만한 직업조차

없어 아예 가족을 꾸릴 선택 가능성조차 제약받는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색다른 가족을 소개

할 때, 갑자기 성이 바뀐다. 유치원 선생님은“황기

동, 아니 남기동, 남정남”으로 소개를 한다. 호주제

가 폐지되었음에도 이 사회가 여전히‘아버지의 성’

을 붙들고 있는 지점은 차라리 서글프게 느껴졌다.

그러나 여하튼 이제 이 색다른 가족은 다시 할아버

지, 아버지의 성으로‘가족’이 된다는 설정이다. 그

러면 더 이상 미혼모가 아닌걸까? 미혼부가 아니게

되나? 이들의 합창 밴드공연은 이제야말로‘정상’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일까? 색

다른 가족이어도 살만하다는 외침일까? 

그것이 희망이든 외침이든 이 사회는 아직 충분히

이들을 보호하거나 이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

이지 않고 있는 것이 엄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31%

남짓한 황정남의 어머니보다 더 많은 어머니들이 아

이를‘입양’시키면서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

아 제대로 키워보지 못하고 있다. 그 속에서 미혼

모∙부는 여전히‘요보호’대상이거나‘지원’이 필

요한 대상으로 남아 있다. 이들을 사회적으로‘문제’

로 바라보는 시선 역시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한다.

4명의 서로 다른 삶에 대해 이 사회는 정책적으로 아

직은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없다. 2005년도에 미혼

모 관련 사안이 잠시 다뤄진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

인 지원정책이나 사회적 지원방안은 거의 전무한 상

황인 것이다. 

800만의 관객이 영화를 보고 함께 웃으며 우는 동

안 이들의 현실적 삶이 그 속에서 같이 떠올려지고

고민되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 등장한 4명의 미혼

모∙부의 삶이 리본족이 아니어도 훈훈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래서 정말로 코미디 영화가 다

큐보다 더 현실어린 감동을 주는 그런 날이 오면 좋

겠다. 그러나 아직은 코미디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2009년 한국의 현실이어서 눈물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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